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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유엔 기업과인권 이행원칙(UNGPs, UN Guiding Principles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과 3차에 걸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12년간의 자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은 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국제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국제적으로 한국 기업과 투자자의 성과와 평판의 향상을 위한 긴급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세계 벤치마킹 얼라이언스
(WBA, World Benchmarking Alliance)의 Social Transformation 
Baseline Assessment와 KnowTheChain의 벤치마크 등 두가지 
국제적 벤치마크 자료와 17건 이상의 인권 침해 혐의 사례를 분석한다. 

이러한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의무적 인권과 환경 
실사(mHREDD, mandatory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due diligence)를 도입하여 유엔 기업과인권 이행원칙의 “스마트 믹스
(Smart Mix)” 및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실사법은 용납할 수 없고 예방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근로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무책임한 기업으로 인한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한국의 선도 기업을 보호하며, 이익을 의존하고 있는 근로자와 �
지역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보살핌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후발 기업의 
이사회실 내 위험 계산 공식을 변경한다.

유럽 이니셔티브와 마찬가지로, 이 법안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견고해야 
한다. 뒤처진 이사회와 경영진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는 민사 책임과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중요한 인권과 환경 위험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권리보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투명성과 효과적인 구제 수단 및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우리는 생태계 붕괴가 여러 지역에서의 사회적,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결합함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규제 및 투자 환경에 
놓여있다. 유럽연합의 새로운 법안과 함께 한국 정부는 아시아 전역에 
리더십을 보여주고, 한국 기업이 의무적 인권과 환경 실사 도입으로 인해 �
지속 불가능한 불평등 및 환경적 피해에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기회를 마주한다. 의무적 인권과 환경 
실사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한국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양질의 노동, 생활 임금, 지역 사회에 대한 존중과 환경 재생을 
통해 더 큰 공동의 번영과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향상시킨다. 

주요 통계 

평균적으로, 한국 기업 세 곳 중 
하나만 WBA 핵심사회지표를 
완전히 충족하였다.

한국 기업 중 3%만이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WBA 
지표를 완전히 충족하였다. 

한국 기업의 65%가 가장 
기본적인 인권실사 단계를 
측정하는 지표에 대해 0점을 
받았다.

지역 또는 국제 노동조합과 
협력하고 있다고 공개한 기업은 
단 하나도 없었다.

공급망의 인권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힌 기업은 �
세 곳 중 한 곳에 불과했다.

1차 공급업체 목록을 공개한 
기업 또한 세 곳 중 한 곳에 
불과했다. 

한국의 의무적 인권실사 도입의 필요성 � 2023년 4월  3



서론 

유엔인권이사회(UNHRC, UN Human Rights Council)는 2011년 만장일치로 유엔 기업과인권 이행원칙을 
지정했으며, 원칙이 도입된 지난 12년간 그 긍정적인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입증되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각국에게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유럽, 미주, 아프리카 및 아시아의 �
51개 정부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 기본계획을 시행하거나 수립하는 단계에 있다. 

한국 정부 또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의 한 장을 기업과 인권에 초점 맞추어 작성하였다. �
이 장에서는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의 제도화와 기업 행동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개인과 지역사회를 위한 
고충 처리 및 구제 절차의 개선을 위한 계획이 제시되었다. 기업과 인권의 내용을 다루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조치에 관한 내용은 부족하였다.  

한국 정부에서 제 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며 의무적 인권과 환경 실사 절차들을 계획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22년 8월 대통령에게 제출한 권고 내용에는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 요소로 ‘의무적 인권과 환경 실사’가 제시되었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기업과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정부가 채택해온 구속력 없는 조치는 특히 민간 부문에서 권리를 존중하는 기업 관행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2017년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권을 의무적 경영평가의 한 부분으로 
도입해 평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공공기관은 인권 영향 평가를 수행하고, 고충 처리 방안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는 의무적 인권과 환경 실사 법률을 통해 민간 부문에서 동일하게 도입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주요 인권 지표에 따른 한국 기업의 성과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다.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BHRRC,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의 반 노예제도 벤치마크인 KnowTheChain과 세계 
벤치마킹 얼라이언스(WBA)의 분석을 결합해 다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권고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기업과 인권, 그리고 의무적 인권과 환경 실사에 대한 언어를 강화하는 것은 책임 있는 기업 
규범 개발에 영향을 미치며 기업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근로자, 피해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 집단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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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ohchr.org/en/special-procedures/wg-business/national-action-plans-business-and-human-rights
https://globalnaps.org/wp-content/uploads/2017/11/3rd-hr-nap-of-republic-of-korea-2018-2022-chapter-8-bhr-only-by-khis-2018-11-24.pdf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8212
https://www.iflr.com/article/2a647zxame68p5fi0d1c0/business-and-human-rights-trends-in-south-korea


표 1. �인권 존중에 관한 WBA 핵심사회지표를 완전 충족, 부분 충족 또는 미충족한 한국 기업
(N=37)의 비율

지표 1: 인권에 대한 공약(commitment)

지표 2: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공약

지표 3: 인권 위험의 식별

지표 4: 인권 위험의 평가

지표 5: 인권 위험의 통합 및 위험에 대한 조치

지표 6: 영향을 받은 이해관계자의 참여

지표 7: 근로자 고충처리 방안 마련

지표 8: 제3자를 위한 고충처리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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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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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67%

69%

75%

72%

64%

33%

44%

완전 충족핵심사회지표: 인권 부분 충족 미충족

한국 기업에 대한  
WBA 인권 데이터
WBA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1,000개의 국제사회적 변화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했다. 선정된 기업들은 
인권 존중, 윤리적 행동,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장려의 세 가지 범주에 걸친 18개 핵심사회지표에 대해 
평가되었다. 평가된 1,000개 기업 중 37개 기업이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 아래 표는 여덟 가지 인권 존중 관련 
지표에 대한 한국 기업의 성과를 보여준다.

	Ĺ 평가된 한국 기업의 절반 이상(53%)이 국제노동기구의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에 명시된 인권에 대한 서약을 명시했다.

	Ĺ WBA의 분석은 기업의 인권실사에 관한 공약과 실질적인 조치 사이에 분명한 간극이 있음을 보여준다. 지표 중 
세 가지는 (지표 3-5)  가장 기본적인 인권실사 단계, 즉 부정적인 위험과 영향의 식별, 평가, 그리고 위험의 통합 및 �
조치를 살펴본다. 한국 기업 37개 중 24개(65%)가 인권실사의 가장 기본적인 세 단계에 대한 지표에서 0점을 
받았다.

	Ĺ WBA의 분석은 또한 이해관계자 참여가 한국 기업의 주요 약점 임을 보여주는데, 평가된 기업의 64%가 
이 지표에서 0점을 기록했다. 효과적인 인권실사는 모든 이해관계자, 특히 취약하고 충분히 대변되지 않은 
사람들의 참여에 달려 있다.

	Ĺ 두개의 한국 기업(POSCO와 KT)이 인권 실사 지표에 대해 만점을 기록했다. 이 기업들은 한국 기업의 인권실사 
수행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국의 의무적 인권과 환경 실사 입법은 이들 기업의 경험을 참고하여 다른 기업에서 
동일한 과정을 촉진할 기회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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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orldbenchmarkingalliance.org/research/2022-social-transformation-baseline-assessment-data-set/


KnowTheChain 2022 ICT 
벤치마크
KTC(KnowTheChain)는 투자자와 기업이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 및 노동권 침해의 위험과 
영향을 이해하고 사전에 관리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이다. 따라서 이는 기업의 인권실사와 �
구제 방안에 대한 주요 리트머스 테스트(litmus 
test)의 역할을 한다. 투자에 있어 환경, 사회 및 기업 
지배구조(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
KTC는 공급망에서 가장 심각한 형태의 인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업의 조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2022년 KTC는 60개의 정보통신기술(ICT) 
부문 회사에 대해 전 세계에 있는 ICT 하드웨어 
공급망에서의 강제 노동을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했다. ICT 부문은 2019년 한국 국내총생산의 �
약 11%에 해당했으며, 이렇게 한국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인인 ICT 부문은 방대한 글로벌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 안팎에서 무책임한 구매 관행, 근로자 
권리 억압, 억압적인 조건에서의 값싼 노동력에 
의존할 위험 등이 존재한다. 세 개의 한국 기업�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이 자체 브랜드의 
ICT 제품에서 발생한 매출 규모와 비율을 기준으로 
ICT 벤치마크에 포함됐다.

위 세 기업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23점이다�
(표 2). 전체 점수의 넓은 분포 범위(9-46점)는 한국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의무적 인권과 환경 
실사의 도입 필요성을 시사한다.

표 2. 	  
한국 ICT 3사의 2022 KTC ICT 벤치마크 
점수(100점 만점)

총점

공약&지배구조

추적&위험 평가

구매관행

채용

근로자 의견 표출

모니터링

구제

46%

75%

46%

25%

43%

38%

35%

40%

14%

46%

17%

0%

8%

5%

10%

0%

9%

33%

11%

0%

0%

8%

0%

0%

삼성전자 (순위6/60)
LG전자 (순위 28/60)
SK하이닉스 (순위 45/60)
한국 평균 전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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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usiness-humanrights.org/en/from-us/briefings/2022-knowthechain-ict-bench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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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22 KTC ICT 벤치마크 주요 지표 삼성전자 LG전자 SK 하이닉스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공급자 행동강령 공개 circle circle circle

인권 위험 평가 공개 circle circle circle

식별된 위험의 공개 circle circle circle

책임있는 구매 관행의 도입을 공개 circle circle circle

공급망 내의 노동조합과 협력 circle circle circle

1차 공급자 목록 공개 circle circle circle

공급사 근로자를 위한 고충처리 방안 마련 circle circle circle

고충처리 방안 사용 자료 공개 circle circle circle

WBA의 분석 결과와 같이, KTC 벤치마크는 한국 ICT 기업의 공약과 실천 간의 격차를 드러낸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주제는 구매 관행으로 (평균 8/100점, 2개 기업은 0점), 기업의 운영이 당사의 인권 정책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표 2). 불충분한 계획 및 예측을 포함한 무책임한 구매 관행은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의 위험을 향상시킨다. 공급업체가 불안정한 수요 변동의 부담을 근로자에게 전가할 때, 이러한 관행은 고용 
불안정과 착취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삼성전자의 투명한 고충처리 방안은 2022년 ICT 벤치마크 결과 보고서에서 대두되었다. 삼성전자는 관리자, 
급여, 직업 환경 보건 안전, 복리후생으로 나뉘어진 각 분야에 관련해 제기된 불만 건수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또한 ‘추적 가능성 및 위험 평가’와 ‘구제’ 두 주제에 대해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표 2). 국제적으로 많은 
법률과 수입 금지 조치 등의 이유로 기업이 제품의 출처를 알고 표시해야 함에 따라 공급망의 추적성과 투명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공급망 추적을 포함한 실사의 목표는 실재적이고 잠재적인 인권 영향을 식별하고 
이러한 영향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험의 식별 및 공개는 구제책을 제공하고 
미래의 피해를 예방하는 첫 단계이다. 

세 기업 모두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공급자 행동 강령을 공표하고 공급사의 근로자를 위한 독립적인 고충 처리 
메커니즘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권 위험 평가 과정을 공개한 회사는 삼성전자 한 곳 뿐이었다. 고위험 지역에 공급망이  
있는 기업들은 특히 강제 노동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 평가의 결과로 식별된 위험을 공개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표 3).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LG전자 계열사)는 전자 제품을 포함한 다양한 공급망 내에서 신장 출신 위구르 
노동자의 강제 노동에 관한 보고서에 연루되었다(표 5; 삼성의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에 대한 설문 조사 미응답 참조). 
이주 노동자에 크게 의존하고 강제 노동의 위험이 높은 ICT부문에서 어떤 회사도 공급망에서 결사의 자유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 조합 및/또는 합법적 노동자 대표와 협력하는 것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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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usiness-humanrights.org/en/latest-news/china-83-major-brands-implicated-in-report-on-forced-labour-of-ethnic-minorities-from-xinjiang-assigned-to-factories-across-provinces-includes-company-responses/
https://www.business-humanrights.org/en/latest-news/responses-to-uflpa-outreach


표 4. 지역 및 국가별 2022 KTC ICT 벤치마크 총점(100점 만점)

아시아 (24)

중국 (8)

일본 (11)

한국 (3)

대만 (2)

유럽 (10)

핀란드 (1)

독일 (1)

아일랜드 (1)

네덜란드 (2)

스웨덴 (2)

스위스 (3)

북미 (26)

미국 (26)

0% 46%

0% 5%

3% 23%

9% 46%

5% 12%

9% 42%

9% 39%

9% 42%

11% 29%

12% 63%

12% 63%

10%

11%

23%

9%

22%

22%

11%

27%

24%

25%

21%

29%

29%

2%

분포 총 평균지역/국가 (기업 수)

이러한 결과는 WBA 데이터 분석에서도 드러난 두 가지 주요 메시지를 강화한다:

	Ĺ 	이해관계자 참여는 한국 기업의 주요 약점이며 개선되어야 한다.

	Ĺ 	공약과 방안의 단순한 존재는 의미 있는 사용과 실천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ICT 기업은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삼성전자의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에 기인한다. 평균적으로 아시아 기업은 유럽이나 북미 기업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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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최근 한국 기업에 대한 인권 침해 혐의 중 일부(리소스센터 웹사이트 자료)

날짜/부문/위치 기업 혐의 요약 응답

2023 3월
석유, 가스, 석탄
미얀마

	ŗ 포스코인터내셔널
	ŗ 현대중공업
	ŗ COENS
	ŗ HD현대
	ŗ 국민연금공단
	ŗ KCC
	ŗ 현대자동차
	ŗ 삼성자산운용

군사 정권이 전쟁 범죄와 반인륜 
범죄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무기, 제트 연료 및 기타 
물자를 구입하는 데 사용되는 
석유 및 가스 수입에 연루 

1개 기업 응답
1개 투자자 
응답

2023 2월
개발
사우디 아라비아

	ŗ 삼성물산
	ŗ 현대건설

NEOM 프로젝트 건설 중 
알하와이타트족에 대한 
토지 권리 침해

무

2023 2월
자동차
중국

	ŗ 현대 그룹 자동차 공급망에서의  
위구르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

무

2023 2월
석유, 가스, 석탄
미얀마

	ŗ 포스코인터내셔널 군사 정권을 지원하는 
가스전 운영 수입에 연루

무

2023 1월
석유, 가스, 석탄
미얀마

	ŗ 팬오션 불법 공습을 위해 항공기를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항공 
연료 공급망에 관여

무

공약과 실천의 간극:  
리소스센터 사례 자료
인권과 환경 실사와 관련된 기업의 관행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리소스센터) 웹사이트에 등록된 한국 기업에 대한 인권 침해 혐의를 분석했다.

한국 정부가 공공기관 의무적 경영평가 항목에 인권을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등 2개 공공기관에 대한 혐의가 제기되었다(표 5). 이는 경영평가에 인권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이 인권 영향�
평가와 고충 처리 방안의 확립을 개선시켰지만, 견고한 의무적 인권과 환경 실사 법률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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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usiness-humanrights.org/en/latest-news/poscos-response-2/
https://www.business-humanrights.org/en/latest-news/national-pension-services-response/
https://www.business-humanrights.org/en/latest-news/national-pension-services-response/
https://www.business-humanrights.org/en/latest-news/saudi-arabia-al-qst-documents-worsening-judicial-harassment-against-al-howaitat-members-protesting-neom-megaproject-incl-co-responses/?utm_source=mosaic&utm_medium=api
https://www.business-humanrights.org/en/latest-news/report-traces-supply-chain-from-companies-involved-in-uyghur-abuses-to-major-car-brands-incl-company-comments/?utm_source=mosaic&utm_medium=api
https://www.business-humanrights.org/en/latest-news/myanmar-international-fossil-fule-firms-allegedly-continued-to-operate-in-country-after-attempted-coup/?utm_source=mosaic&utm_medium=api
https://www.business-humanrights.org/en/latest-news/myanmar-report-tracks-cos-involved-in-the-aviation-fuel-supply-chain-amid-findings-that-the-military-relies-on-fuel-to-power-aircraft-used-in-unlawful-air-strikes/?utm_source=mosaic&utm_medium=api


날짜/부문/위치 기업 혐의 요약 응답

2022 10월
식음료
한국

	ŗ SPC 제빵 공장 사고로 인한 작업자 사망 유

2022 10월
자동차
미국

	ŗ 현대 그룹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자회사 
공장에서 이주아동의 노동

유

2022 8월
조선
한국

	ŗ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노조 간부 손해배상 소송 무 (소송)

2022 8월
화학
한국

	ŗ (주)SK
	ŗ SK이노베이션
	ŗ 애경
	ŗ 롯데쇼핑
	ŗ 홈플러스
	ŗ LG
	ŗ 이마트
	ŗ GS그룹

치명적인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유통

1개 기업 응답 

2022 8월
자동차, 전자제품
미얀마

	ŗ 현대자동차
	ŗ 삼성

미얀마 희토류 공급망에 연루 유

2022 6월
수력&댐 프로젝트
조지아

	ŗ JSC Nenskra (한국수자원공사 
& 조지아주 합작법인)

원주민, 전통적 생계 수단 
및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력 발전 프로젝트

유

2022 2월
소금
한국

	ŗ 태평염전
	ŗ 대상
	ŗ CJ제일제당

천일염 생산 과정에서 강제 노동 유

2021 12월
배달
한국

	ŗ CJ대한통운 배달원에게 주 6일 근무와 당일 
배송을 요구하는 ‘노예 계약’

유

2021 9월
건설
바레인

	ŗ 삼성엔지니어링 Nasser S. Al Hajri 보호소 
근로자 대상 안전하지 않은 근무 
및 생활 조건과  임금 체불

유

2020 3월
전자제품
중국

	ŗ 삼성전자
	ŗ LG디스플레이(LG전자 계열사)

공급망 내 위구르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

유

2017 12월
금속 & 강철
튀르키예

	ŗ 포스코 아산 노조원 80명 해고 유

2017 5월
건설
한국

	ŗ 삼성중공업 작업자 사망 및 부상으로 
이어진 크레인 충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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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usiness-humanrights.org/en/latest-news/s-korea-workers-death-in-baked-goods-factory-prompts-occupational-safety-investigation/?utm_source=mosaic&utm_medium=api
https://www.business-humanrights.org/en/latest-news/usa-two-hyundai-factories-in-alabama-found-to-have-hired-migrant-children-from-guatemala/
https://www.business-humanrights.org/en/latest-news/s-korea-daewoo-shipbuilding-marine-engineering-sues-leaders-of-labor-union-for-47-billion-won-after-strike/
https://www.business-humanrights.org/en/latest-news/s-korea-cos-involved-in-alleged-humidifier-sanitiser-deaths-fail-to-address-incident-company-response-included/
https://www.business-humanrights.org/en/latest-news/myanmar-78-companies-implicated-in-rare-earth-supply-chains-but-due-diligence-lacking-investigation-finds-incl-co-comments/?utm_source=mosaic&utm_medium=api
https://www.business-humanrights.org/en/latest-news/georgia-nenska-hydropower-project-accused-of-adverse-impacts-on-environment-community-livelihoods-indigenous-people-and-women-incl-co-comments/?utm_source=mosaic&utm_medium=api
https://www.business-humanrights.org/en/latest-news/south-korea-salt-companies-add-measures-against-exploitation-of-workers-with-disabilities-but-legal-regulations-are-still-lacking-in-salt-farms/
https://www.business-humanrights.org/en/latest-news/so-korea-subcontracted-cj-logistics-delivery-workers-strike-over-slavery-contract-pay/?utm_source=mosaic&utm_medium=api
https://www.business-humanrights.org/en/latest-news/bahrain-migrant-workers-at-bapco-nsh-and-gulf-asia-co-protest-over-labour-abuses-incl-unsafe-working-conditions-non-payment-of-wages-incl-cos-responses/?utm_source=mosaic&utm_medium=api
https://www.business-humanrights.org/en/latest-news/china-83-major-brands-implicated-in-report-on-forced-labour-of-ethnic-minorities-from-xinjiang-assigned-to-factories-across-provinces-includes-company-responses/
https://www.business-humanrights.org/en/latest-news/turkey-steel-producer-posco-fired-80-workers-to-prevent-their-attempts-to-unionize-says-industriall-co-denies-allegations/
https://www.business-humanrights.org/en/latest-news/south-korea-victims-of-2017-crane-accident-during-construction-of-oil-platform-still-lacking-adequate-compensation-support-say-ngos-incl-co-responses/


사례 분석

사례 1: 2017년 삼성중공업 조선소 크레인 충돌 사고
삼성중공업이 한국 거제에서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에너지(전 토탈)의 석유 플랫폼을 건설하던 중 두 대의 크레인이�
충돌해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2018년 한국의 NGO들은 관련 기업들에 책임 규명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 서한을 발행했다. 이에 연관된 다른 모든 기업은 응답했지만, 삼성중공업은 응답하지 않았다. NGO들은 근로자들과�
함께 OECD 한국 국내연락사무소를 통해 삼성중공업, 토탈에너지, 테크닙(Technip), 에퀴노르(Equinor)를 상대로 
구체적 사안을 제출하여 OECD 가이드라인의 위반을 확인하고 구제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시민단체와 
기업들은 4차례의 조정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삼성은 해당 사건이 당시 근로자들의 업무상 과실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2022년 한국 국내연락사무소가 삼성중공업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존 조치를 전면 시행하라”는 구속력 없는 권고를 내리면서 종결되었다. (자세히 보기)

사례 2: 포스코 아산, 터키 노조원 해고
2017년 포스코 아산(한국 철강 생산업체 포스코가 터키에 설립한 법인)은 IndustriALL 국제 노동조합 소속인 �
Birleşik Metal-İş에 가입한 직원 80명을 해고한 혐의를 받는다. 터키 법원은 해고가 노조 가입에 의한 것이므로 직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포스코는 해고한 직원들의 복직을 거부하고 추가 보상금을 지급했다. 5년 후 터키 
최고법원인 파기원은 노조가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포스코는 노조를 단체교섭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대해 포스코는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에 직원의 노조 가입 여부는 사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포스코는 또한 파기원에 ‘판결 정정’ 청원서를 제출했다. 가장 최근의 답변에서 포스코는 2023년 2월 
13일에 노조와의 추가 협력을 위해 Birleşik Metal-İş에 서면 통지를 보냈다고 발표했다. (자세히 보기)

한국의 의무적 인권실사 도입의 필요성 � 2023년 4월  11

https://www.business-humanrights.org/en/from-us/company-response-mechanism/
https://www.business-humanrights.org/en/latest-news/turkey-steel-producer-posco-fired-80-workers-to-prevent-their-attempts-to-unionize-says-industriall-co-denies-allegations/


분쟁 상황에서의 강화된 
인권과 환경 실사
리소스센터는 미얀마와 우크라이나의 분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분쟁 영향 지역에서 운영되는 기업에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미얀마 국영 미얀마경제지주사(MEHL, Myanmar Economic Holdings Ltd.)와 합작 투자한 
철강 생산업체인 포스코 스틸리온은 2023년 2월 리소스센터의 설문 조사에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지난 2년 동안 
불안정한 현지 상황과 미얀마의 COVID-19 확산으로 인해 인권 실사를 수행하지 못했지만, 올해 실사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 동일한 응답에서 포스코 스틸리온은 MEHL에 대한 배당금 및 토지 임대료 지불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또는 러시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 실사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LG 전자는 
완전한 성명을, 삼성은 일반적 성명을 발표했다. 기업이 전쟁동원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한 러시아의 동원령에 대한 
후속 조사에서 삼성은 다시 일반적인 입장을 표명하였고, 효성과 기아자동차는 응답하지 않았다. 

유엔 기업과인권 이행 원칙은 무력 충돌 상황에서 기업이 인권 실사를 강화하여 고조된 위험을 식별, 예방 및 완화하고 
분쟁 상황에 민감한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분쟁 상황에서의 심각한 인권 남용의 고조된 위험 때문에 
그렇다. 기업은 국제인도법 위반에 기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출된 응답을 분석한 결과 한국 기업들은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실사 절차를 강화한 점을 입증할 수 없었다. 

한편 2022년 12월, 분쟁지역 인권실사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정부가 지원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중 
사업 지역이 분쟁지역인 경우 인권실사 보고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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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유의미한  
이해관계자 참여
권리보유자와 인권옹호자(HRDs, Human Rights Defenders)는 인권 존중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지역사회 대표, 원주민, 근로자와 근로자 대표(여성 근로자 포함), 시민사회단체 대표, 
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위협, 사법적 괴롭힘, 살인 등을 포함한 폭력과 
억압에 직면해 있다. 리소스센터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 기업은 2017년에서 2023년 사이에 인권옹호자에 
대한 13건의 공격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대우건설과 한국수출입은행(KEXIM)은 필리핀 Jalaur Mega 댐의 건설에 항의하는 
투만독(Tumandok) 지도자와 구성원 11명의 사망에 연루되었다. 이 댐 사업은 대우건설이 시공하였으며,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발행된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사망한 인권옹호자 중 한 명은 여성 
인권옹호자이었다. 살해 피해자들의 변호사 또한 공격을 받았으나 살아남았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
“...(댐 사업)을 보고된 사건과 연결시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답변하지 않았다.

2020년 5월,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 LG폴리머스(LG화학 자회사) 공장에서 유독가스가 누출되어 12명이 사망하고 
인근 마을 주민 최소 450명이 건강상 피해를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책임의 결여에 항의하여 한 여성 인권옹호자는 
정부를 향해 대응 부재에 관한 질문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안드라프라데시 경찰의 범죄 수사부는 적개심을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표현, 무자비한 비방, 공무원이 공표한 질서에 대한 불복종, 범죄 음모 등의 혐의로 그녀를 체포했다.

인권옹호자들은 의무적 인권과 환경 실사를 수행 할 때 포함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해관계자이다. 그러나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인권옹호자에 대한 공격에 연루되어 있으며, 그들과 의미 있는 협력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 한국의 의무적 인권과 환경 실사 법안은 인권 증진에 있어 인권옹호자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근로자, 
인권옹호자, 지역사회 구성원 및 기업 운영 또는 사업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른 사람들과의 지속적이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협의를 의무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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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곧 도입될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은 한국에서 책임 있는 기업 관행과 의무적 인권과 환경 실사 
입법을 향한 진전을 위한 노력에 중요한 문서가 될 것이다. WBA, KTC 그리고 리소스센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기업 중에서 인권 성과는 낮은 기업부터 비교적 높은 기업까지 범위가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기업의 공약과 
실천 간의 격차가 존재한다. 일부 기업은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자발적인 기업 행동만으로는 
인권 남용을 종식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해관계자 참여는 한국 기업이 뒤처지고 있는 주목할 만한 영역이다. 
이는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주요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준을 높이고 격차를 좁히기 위한 의무적 인권과 
환경 실사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효과적인 법안은 정부가 한국 기업이 인권 기준과 관행을 보다 일관되고 포괄적으로 준수하도록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에 대한 유럽연합의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아시아에서 의무적 인권과 환경 실사 법안을 도입하는 데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러한 법안은 또한 
한국 기업들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고 더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잘 설계된 법률은 
기업의 행동 변화를 촉진하고 근로자와 지역 사회를 개선하는 동시에 미래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만들고 그들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주요 권고사항:
제 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한국의 인권과 환경 실사 의무화를 위한 청사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Ĺ 기업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관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중요한 의무적 방식을 채택해야 하며, 인권과 
환경 실사의 자발적인 이행이 불충분함을 인식해야 한다. 

	Ĺ 공약과 방안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을 넘어 식별된 인권 위험에 대한 투명성을 주장해야 한다.

	Ĺ 주요 인권 및 환경 위험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해 특히 인권옹호자,  그리고 공급망 전반의 노동 조합 및 근로자 
대표자 등 권리보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장해야 한다.

	Ĺ 맥락을 고려하여 분쟁 영향 지역에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실사 강화를 주장해야 한다.

	Ĺ 뒤처진 기업의 이사회와 경영진을 집중시키기 위해 민사 책임과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Ĺ 학대 피해자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사법적 및 비사법적 구제 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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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는 180여 개국 10,000개 이상 기업의 인권 영향을 
추적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10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는 국제 NGO입니다.

2018년에 설립된 세계 벤치마킹 얼라이언스는 국제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2,000개 기업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을 감시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무료로 공개되는 벤치마크 자료를 통해 기업의 성과를 
공개하고 모범적인 기업 관행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이 벤치마크는 
지구, 사회, 경제를 보다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길로 이끌기 위해 
기업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또한 정부와 금융기관, 시민사회단체, 개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선도 기업이 계속 나아가도록 장려하고 후발 기업이 
따라잡도록 압력을 가하는 데 필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의 프로그램인 KnowTheChain은 기업과 투자자가 
공급망 내에서 강제 노동 및 노동권 침해를 식별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자원입니다. 현재 기업 관행을 벤치마킹하고, 인사이트를 개발하며, 투자자의 
의사 결정에 정보를 제공하고, 강제 노동 조건의 식별, 예방 및 구제에 대한 
기업의 접근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실용적인 자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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